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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

1. 환경부 물환경정책과-5575(2019.11.27. )호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,

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

(퇴비사 등)까지 조례로 증 · 개축을 제한하고 있는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.

3.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가축분뇨법)」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

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,

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

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따라서, 우리부에서 기 송부한「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 · 개정 관련 권고안

( `15.3.31. )」 및 「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( `17.6.8. )」

등을 감안하여,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에서는

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

조례 개정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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